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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에 근거한 균형자적 입장을 

취할 수 없는 전략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에게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전략환경 평

가를 통해 국가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선택을 위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우리의 핵심 안보파

트너인 미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힘의 균형’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중국의 패권추구를 분쇄하

고자 과거 소련에 대하여 취하였던 ‘봉쇄전략’과 동일한 목적과 방법의 인태전략을 취하고 있

다. 미국의 인태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노력선에 포함되는 동맹국과 동반자적 국가들과 

협력을 전제로 하며 우리와 일본에게도 양국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근대기 

이후 태동된 ‘아시아주의’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주도권 행사라는 인도-

태평양 외교를 미국의 인태전략에 적극 동참함으로 실현하고자 하며, 우리는 ‘22. 12.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전략‘을 통해 현재 국제질서에 대한 현상변경 시도를 거부함을 분명히 하였

다. 현재 전략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외교 전략은 미국을 중심으

로 한 한-일 관계의 강화이다. 미국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한-일 양국의 갈등을 원하지 않

고 필요하다면 이를 중재할 것이다. 한-일 양국의 국민들은 현재의 전략환경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국의 관계강화와 안보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전략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국

민적 반응이 일치하는 지금은 한-일 관계를 강화하고 군사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양국의 안보

협력을 경제, 기술 분야로 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우리 주변의 안보환경

의 변화는 우리에게 과거사를 극복하고 나아가 국가생존을 위한 유연한 전략적 선택을 요구

하고 있다. 

 주요용어 : 전략환경, 한-일 관계, 인태전략, 한-미-일 3국 안보협의체

Ⅰ. 서 론 

냉전종식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중국이 급부상한 2010년대 이후 격변을 겪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변화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양상을 나타내면서 미국이 구축해놓은 기존의 

자유주의 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1) 미국과 중국의 패

권경쟁 격화는 기존 국제질서의 유동성을 가져왔으며 이 유동성은 우리에게 전략환경 평가를 통

한 유연한 전략적 태도와 함께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일본과의 관계강화와 안보협력의 필

요성을 제기한다.

한-일 관계는 1965년 정상화된 이래 양국정권의 성향과는 상관없이 악화되기도 하고 강화되

기도 하였다.2) 한일관계는 국내적으로는 양국에 대한 여론의 변화와 대외적으로는 전략환경의 

1) 김동은, 2020,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신 봉쇄전략인가?,” 『한국군사』 제7호, p. 72.
2) 일본과의 관계강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보수정권에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양국 간 이슈가 발생하면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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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한-일 양국이 서로에 대하여 가지는 여론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안보를 위해 양국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과거사로 인하여 그 방법과 수준에 대

해서는 한계를 긋는 복합성을 보인다.3) 이렇게 양국이 서로에 대하여 가지는 여론의 복합성은 

양국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증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나타나 본 논문에서 살피고자하는 

한-일 관계강화와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논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만약 지

금 우리주변의 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국내여론의 복합성을 긍정적으로 유

도할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한-일 관계 강화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정책방향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일본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인 요소는 한반도 주변의 전략환경 변화이다. 우리의 안

보전략에 있어 ‘한․미동맹(韓․美同盟, US-ROK Alliance)’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

다.4) 미국은 2017년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trategy Statement : NSS)를 통해 중국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강대국(revisionist powers)’으로 규정5)하고 지속적으로 중

국을 미국의 핵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며 그에 대한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

을 제시하였다.6) 미국의 인태전략은 역내 동맹국들의 일정 역할을 필요로 하며 그 범위를 확장

하여 지정학적 위치에 상관없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국가라면 누구나 인태

전략 속으로 포함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마치 과거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封鎖戰略, strategy of 

containment)을 연상케 하는 인태전략에 대하여 미국의 일부학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를 뒤흔드는 ‘수정주의적 국가’와 ‘불량국가(rouge state)’에 대한 강력한 대응 성격의 ‘신 봉쇄

(The new Containment)’라는 대전략으로 규정하기도 했다.7) 따라서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과 중

국에 대한 인태전략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인도와 ASEAN국가들이 중국 

봉쇄라는 미국의 인태전략에 적극 동참하기보다 국제질서의 유동성에 대하여 실리적으로 대처8)

하고 있는 이유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인태전략의 핵심가치로 제시한다.9) 미국은 한-미

-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적 범주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개발협력과 공급망의 확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최원기, 2022-20, p. 31) 

인도-태평양 개념은 일본이 처음 제시하였다. 일본은 중국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자 2007년 최초 이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후 2015년에 ‘자유롭고 

악화되기도 하였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이 가장 
좋은 예이다. 『일본,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 강력반발』 (이만수, YTN, ‘12. 8. 10.)

3) 정상미*, 2023, “안보위협과 대일인식: 한일관계 개선·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여론 분석(2018~2021)”,
『국제정치논총』. 제63집 1호, p. 181.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4)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23, 『국가안보실』, pp. 28~32.
5) The White House,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p. 28  
6)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7) 김동은, 2020, p. 73. 김동은이 인용한 논문은 Michael Mandelbaum, 2019, “The New Containment: Handling 

Russia, China and Iran” 『Foreign Affairs』. Vol 98, No 2, pp. 123 ~ 131.
8) 국가안보실, 2023, pp. 22~23 
9) The White House, 2022, Indo – Pacific Strategy,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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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이하 FOIP)’이라는 가치적 개념으로 발전시켰

다. 이후 FOIP는 민주주의와 법에 의한 지배와 시장경제 존중 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일본의 중

요한 외교의 기준이 되었다.10) 일본은 미국이 인태전략과 연계하여 민주주의의 신념과 규칙에 

기반 한 정치, 경제질서를 표방하는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11) 본 논문은 일본이 제시한 

‘인도-태평양’개념과 근대기 아시아 지역의 지역패권국으로서 아시아 국가들의 문명화를 위한 

일본의 선도적 역할을 주장했던 ‘아시아주의(亞細亞主義, Asianism)’와의 유사성에 주목한다. 일

본은 19세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룬 후 서구열강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아시아 국가의 대동화합(大同化合)을 일본이 주도해야 한다는 ‘아시아주의’를 내세웠다. 일본의 

아시아주의가 19세기 근대기에는 서구열강과 제국주의를 상대로 하였고 전간기(戰間期, 

interwar period)와 전시기(戰時期, wartime period)를 거치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을 

상대로 하였다면 현재 일본의 FOIP는 그 대상을 중국으로 변경하고 ‘민주주의’가치를 내세웠을 

뿐 ‘아시아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새로운 방향의 ‘아시아주의’를 표방하였다고 보고 

일본의 인도-태평양 외교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태전략과 연계하여 

FOIP를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유지할 목

적으로 일본의 외교에 선명성을 더하고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될 수 록 미․일동맹을 바탕

으로 미국의 인태전략과 연계한 그 색깔과 방법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정서 상 일본의 FOIP 목적은 긍정적지 않다. 이것이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강화

와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찬성하지 못하는 딜레마이다. 하지만 제국주의 일본

이 아시아주의를 내세웠던 과거와 다른 점은 우리와 일본이 동맹의 형태로 미국의 세력권에 편

입되어 있으며 한-일 모두 미국과 동맹체제가 외교․안보 노선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이는 

한-일 관계가 미국을 매개로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콜린 칼(Colin Kahl)12)과 토마스 라이

트(Thomas Wright)13)는 국제체제의 힘의 균형은 2010년 이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중국에 의

하여 깨졌으며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정학적 세력변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한다.14) 현재와 같은 국제질서의 유동성 증가가 가져온 불안한 전략환경이 우리

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중국이 현재와 같이 기존질서에 대하여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지

속한다면 북한에 의한 위협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정권은 정권의 생존을 걸고 핵능력 

고도화를 완성하였고 중국은 미국 세력권에 대한 완충지대로서 북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 안보의 현실적 위협인 북한에 대한 미국 중심의 관여(engagement)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15) 미․중의 패권경쟁 격화는 냉전이후 지정학(Geopolitics)과 지경학(Geo-economics)의 개

10) 국립외교원, 2023, “일본정세 2022”,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p. 45.
11) 일본은 2022년 FOIP를 통해 아시아지역 국가뿐 아니라 QUAD구성국과 유럽연합(EU) 및 유럽 각국과의 파트

너십도 강화하고 있다.(국립외교원, 2022), p. 43.
12) 현직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13) 브루킹스 연구소 미국·유럽 센터장
14) 콜린 칼·토마스 라이트, 2022, 이기동 옮김, 2022, 『펜데믹 이후의 세계 애프터 쇼크』, 서울: 프리뷰, p.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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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바탕으로 다시 세계를 블록화 시키는 전략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안보의 핵심 파트

너인 미국은 인태전략 속에서 한-일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국의 관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급변하는 전략환경 속에서 현재의 국격을 가져다준 국제질서 속

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여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본 논문은 다음의 내용들을 살피고자 한다. 첫째,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환경을 미․중 패권

경쟁 격화에 따른 미국의 인태전략과 이와 연계한 일본의 인도-태평양 외교를 통해 평가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사고의 바탕과 현재의 미국의 인태전략과 FOIP를 명분으로 하는 일

본 외교의 연계성을 알아본다. 미국의 인태전략을 과거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과 비교하여 과거 

미국이 소련을 봉쇄함에 있어 동맹국에 대한 인식과 활용방법을 분석한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인태전략을 위해 동맹국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우리의 외

교안보전략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미국은 국

제사회에서 지도력 회복을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중요한 

논리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이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명분삼은 FOIP에 대

한 분석을 통해 일본이 미국의 인태전략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와 하고자 하는 역할에 대한 결론

을 내린다면 본 논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일본과의 관계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논리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이 주목하고 있는 과거 

‘아시아주의’와 FOIP가 사고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외교의 목적과 본질이 변하지 않았

음을 변증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관계의 강화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제시한다면 한-일 관계에 대하여 양국 국민들이 가지는 여론의 복합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제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논문의 핵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일 관계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과 현재 한-일 안보협력을 평가하여 군사

분야 위주의 양국 안보협력의 발전 방향을 탐구한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 발표된 윤석열 정

부의 인태전략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하여 인태전략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할 필

요성과 이를 한-일 안보협력의 범위 확장과 연결해본다. 특히, 앞서 평가한 현재의 전략환경 변

화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한-일 관계 강화와 안보협력 범위의 확대가 가지는 의미를 정리한

다면 한-일 관계 강화와 안보협력의 확대가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임을 보다 분명히하

고 인태전략을 위해 한-일 관계 강화가 필요한 미국을 이용하여 과거 일본의 침략에 의한 트라

우마(trauma)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도화된 한-미-일 안보협의체 창설을 통

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한-일 관계에 대한 양국 국민이 가지는 여론에 대한 분석이다. 여론분석을 위한 기간은 

중국의 패권추구가 본격화 되었던 2014년 이후 현재까지로 설정하되 대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

른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강화에 대하여 양국 국민들이 어떠한 인식변화를 보이는지를 추적하

15) 국가안보실, 2023,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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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종호16)와 정상미17)의 선행연구와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18)를 토대로 분석한다. 한-일 양국국민이 상대에 가지는 여론은 과거 일본의 침략경험에 

의해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반감(反感, anti sentiment)을 가지는 복합성을 보인다. 따

라서 양국국민이 상호 가지는 여론이 어떠한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선행연구와 

매년 실시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이번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한-일 관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한-일 양국 국민이 상대에 대하여 가지는 여론의 복합성

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에 대한 여론조사결과19)를 연계시켜 분석한다면 전략환경 변화가 양국 

관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Ⅱ. 인도 – 태평양 지역 전략환경 평가

1.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의 안보전략 목표는 ‘미국의 국익보호와 패권유지’이며 그 목표는 현재도 유효하다. 미국

의 안보전략 목표가 현재까지도 유효함은 2022년 10월 발표된 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 NSS, 이하 NSS 20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NSS 2022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계’가 미국의 목표이며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명시20)하였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이며 미․중 경쟁을 민주주의(democracies)와 전체주의(autocracies)의 경쟁으로 정의21)한

다. 그리고 이 경쟁으로 인해 향후 10년이 국제정치의 변동이 가장 클 것이고 2030년 이후가 장

기적 국제질서의 근본적 성격을 결정짓게 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중국에 

대한 전략적 기조를 이전보다 확대하고 심화하는 시급성(urgency)을 나타내었다.22) 이러한 NSS

의 내용은 과거 소련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이념으로 대립하던 냉전시기를 떠올리게 한다. 따라

16) 최종호*, 정한울, 정헌주, 2014, “한국인의 대일본 감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일본의 군사대국
화, 경제협력,   그리고 정체성”, 『국제관계연구』, 제19권 제1호(2014년 봄호). *위 논문의 제1저자, 서울대학교 아
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17)
 정상미*, 2023, “안보위협과 대일인식: 한일관계 개선･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여론 분석(2018~2021)”,『국
제정치논총』. 제63집 1호.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18) 동아시아연구원, 2013 ~ 2022년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19) 한국리서치, 2023,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與론論 2023 대중(對中) 인식조사 :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

나요?
20) The White House, 2022, National Security Strategy, pp. 6~9.  
21) “The Nature of the Competition Between Democracies and Autocracies,” The White House(2022), pp. 

8~9.
22) 김현욱, 2022,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분석』, IFANSFOCUS,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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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태전략을 과거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과 비교, 분석을 통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태전략의 목적과 방법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는 미국이 봉쇄전략 

속에서 동맹국을 활용하였듯이 인태전략을 위해 우리와 일본에게 어떠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지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개념 수용 배경과 인태전략의 탄생

미국의 인태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안보전략의 메커니즘(mechanism)을 이해할 필

요가 있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보호와 패권유지’ 달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가용자원을 잘 활용해

서 미국이 주도하는 힘의 균형을 추구함과 동시에 미국사회의 결속력 유지’라는 안보전략 목표를 

위한 전략적 사고를 한다. 위와 같은 전략적 사고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유지를 통한 상대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속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유연한 전략행동

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하는 상대국에 대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

서로 유도하면서도 상대의 주변국가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추구한다. 만약 그 

상대가 미국 주도의 질서로 편입을 거부한다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힘의 

균형추구’라는 안보전략 목표를 달성한다. ‘미국의 국익보호와 패권유지’라는 미국의 안보전략 목

표는 변화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안보전략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상대를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속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그 방법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미국의 인태전략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대전략(大戰略, Grand 

Strategy)의 틀 속에서 역대 행정부가 보여주었던 소련에 대한 미국의 ‘봉쇄전략’을 통해 확인23)

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패권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도-태평양 개념을 수용한 것 역시 위

에서 서술한 안보전략의 메커니즘 속에서 나타난 유연한 전략적 행위일 뿐이다. 결국 미국은 ‘미

국의 국익보호와 패권유지’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인도-태

평양 개념 역시 안보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용하였고 이를 인태전략으로 발전시켰다고 

정리할 수 있다. 미국의 인태전략은 2017년 트럼프(Donald J. Trump)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보

다 중국에 대하여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 입장을 취하면서24) 2007년 제시된 인도-태평양 개념에 

전략적 의미를 부여25)하여 중국에 대한 전략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 바이든 행

23) 존 루이스 개디스(1982), 홍지수 옮김(2019), p. 12~13
24) 박병광, 2020,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INSS* 전략보고서』, 2020. 2. No 67, p. 4. *국가안보전

략연구원
25) 인도-태평양 개념은 2007년 1월 인도 해군전략가 구르프리트 쿠라나(Gurpreet S. Khurana)에 의해 처음 제시

된 후 일본의 아베 총리가 2007년 8월 인도 의회 연설에서 FOIP를 거론하면서 전략적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격상되었다. 이인호, 2020, 『미국 트럼프 해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국가안보와 전
략 제20권 4호(통권 80호) p. 74. ‘인도-태평양’ 개념에 대하여 이인호가 인용한 논문은 Roy Medcalf, “In 
defense of the Indo-Pacific: Australia’s New Strategy Map,” Australia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8, Issue 4(May 2014),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0357718.2014.911814?scroll+to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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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해 계승되었고 강화되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개념을 수용하고 이를 중국에 대한 인

태전략으로 발전시킨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목표가 변화하였는

가를 먼저 논하여야 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

서 유지26)에 국가안보전략 목표를 둔다. 이러한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는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표현과 방법의 차이만 있었을 뿐 그 기조는 늘 유지되어왔다.

인태전략을 중국에 대한 대응성격의 전략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이지만 냉전기부터 중국은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늘 고려대상 이었다. 소련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과 접촉을 유지하였고 중국과 소련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로 중국

의 편입을 유도하였다.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위와 같은 태도를 보였던 것은 소련에 대한 봉쇄

(封鎖, containment) 목적 이외에도 중국이 소련의 대체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豫防, 

prevent)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냉전 종식 후 소련이라는 미국의 주적(主敵, main enemy)이 

사라지자 ‘군사적 개입의 축소’라는 선택적 개입(selective engagement)전략이 제시27)되기도 하

였으나 ‘미국의 국익보호와 패권유지’라는 변하지 않는 미국의 안보전략 목표와 기조 속에 미국

의 전략행위가 전략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하였음을 다음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냉전이 종식된 

후 조지 H. W. 부시 행정부는 1990년과 1992년 2차례 「동아시아 전략구상(East Asia Strategy 

Initiative : EASI)」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미국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다자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기조아래 안정적 미․중 관계유지’28)였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駐韓美軍, United States 

Forces Korea : USFK)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미군병력 축소를 2000년대까지 추진하려 하였

으나 ‘93년 1차 북한의 핵위기를 시작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핵․미사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은 미국의 안보전략 목표인 ‘패권적 지위 유지’를 위해 전략적 기조에 변화를 주어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29)하게 

된다. 이후 미국은 안정적 대중(對中) 관계유지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기

조를 표방하기 시작한다. 미국은 냉전종식 후 중국이 소련을 대체하길 원하지 않았고 이를 위해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로의 편입을 유도하였으나 중국이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급

격히 아시아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자 미국은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안보전략의 메커니즘

에 따라 중국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왔으며 그 기조가 오늘날의 인태전략까지 이어

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행정부의「아․태 재균형 전략」이라 불

26)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소련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로 편입시키기 위해 시도하였다. 존 루이
스 개디스, 1982, 홍지수·강규형 옮김, 2019,  『미국의 봉쇄전략(STRATAGIES OF CONTAINMENT)』, 서울: 비
봉출판사. p .31.

27) 전재성, 2015,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4 『미중 경쟁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서울 : 늘품플러스, pp. 
87~88 

28) 이인호(2019), p. 73의 {표 1}의 내용 중 EASI 1(‘90) 내용 요약
29) 위 논문의 [표 1] 의 내용 중 EASI 2(‘92) ~ EASR(’98)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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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30)보다 영역을 확장하여 ‘힘을 통한 평화’를 바탕으로 한 

인태전략을 통해 중국의 패권추구에 강력하게 대응하였고 이어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구체적으로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명시하고 규정하

여 이를 명분으로 인태전략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력의 근원에 대한 보

호와 육성, 미국에 유리한 지구적 권력 분포구도의 지속과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체제의 주도 

등을 2021년 안보전략 지침서를 통해 제시31)하고 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중국이라고 규정32)

하였다. 그리고 2022년 10월 발표한 전략지침서를 통해 현재의 세계질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

의’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고 규정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을 언급한다.33) 그리고 

두 나라와의 전략경쟁은 향후의 국제질서를 형성하게 되며 그 중 중국은 미국주도의 국제질서를 

중국에 유리하게 재편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기술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34)한다. 오바마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 20여년의 안보전략의 기조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개념을 수용하

고 이를 인태전략으로 발전시킨 배경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변화를 꾀하는 ‘중국’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나.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과 중국에 대한 ‘인태전략’ 비교

미국의 인태전략 목표 실현 방법을 알기 위해 과거 냉전시기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封鎖戰

略, Strategy of Containment)과 비교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미국의 소련에 대한 봉쇄전

략을 현재 중국에 대한 인태전략과 비교하는 것은 경제적 연관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과 

일부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안보전략 목표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아시아와 유럽에 걸

친 동맹국을 소련 봉쇄에 활용했던 봉쇄전략 수행 방법이 오늘날 중국에 대한 인태전략 수행 방

법과 같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우리 외교안보전략에 보다 분명한 방향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시기 소련에 대한 미국의 봉쇄전략은 전략사고의 메커니즘대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

지하기 위하여 유라시아 지역의 잠재적 패권국인 소련35)에 대한 ‘힘의 균형 유지’를 추구하는데 

30)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이라크 및 아프간전쟁을 종결하고 미국이 이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확장된 중국의 영향력 확산에 대한 우려로 ‘아시아로의 회귀’전략을 추구하였다. 이인호. 2020, p. 69.

31) The White House, 2021,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 9. 
32) 위의 책, pp. 10~20.
33) 김현욱(2022), p. 1.
34) “The most pressing strategic challenge facing our vision is from powers that layer authoritarian 

governance with a revisionist foreign policy. It is their behavior that poses a challenge to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especially waging or preparing for wars of aggression, actively undermining the  
democratic political processes of other countries, leveraging technology and supply chains for coercion 
and repression, and exporting an illiberal model of international order. Many non-democracies join the 
world’s democracies in forswearing these behaviors. Unfortunately, Russi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do not.” The White House, 2022, p. 8.

35) 소련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지만 1차 세계대전 중 1917년 공산혁명을 통해 제정 러시아를 붕괴시키고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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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이 있었다. 소련에 대한 ‘봉쇄(封鎖, Containment)’는 조지 F. 캐넌(George F. Kennan, 

이하 캐넌)이 처음 제시하였다.36) 캐넌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의 일원인 소련이 전쟁을 통해 

획득한 힘과 지위를 이용하여 미국 대신 전후(戰後)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봉

쇄전략을 제시한다.37) 봉쇄전략은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위해 같은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소련이

라는 존재와 손을 잡은 결과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38)하였고 그 목적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힘

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의 목적을 중국에 대한 인태전략의 목적과 

비교해보면 변함없는 미국의 안보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목적이 일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39)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의 목적과 중국에 대한 인태전략의 목적과 의도가 동일하다

면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의 수행과 미국의 인태전략의 수행방법 역시 동일할 것이라고 예측 가

능하다.

1947년 캐넌에 의하여 최초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이 제시된 후 트루먼((Herry S. Truman) 

행정부부터 1991년 조지 H. 부시(George H. Bush) 행정부 시절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전략환

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수행되었지만 소련 봉쇄에 동맹국을 이용하는 전략수행 방법은 유지하

였다. 트루먼 행정부부터 시작된 봉쇄전략은 ‘소련과 이념적 차이로 신뢰구축 자체가 어렵고 소

련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로의 편입을 거부 한다’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였다. 트루먼 행정

부는 소련이 내부적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소련에 대한 적대적 환경’으로 규정하면서 독

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핑계로 국제질서로의 편입을 거부하고 오히려 외부로의 팽창을 추

구하고 있다고 평가40)하고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과 

소련의 갈등을 솔직히 공개한다. 둘째, 소련에게 더 이상 양보하지 않는다. 소련의 세력권에 들어

간 나라들의 해방을 추구하지 않는 선에서 소련의 팽창정책의 대상인 목표들은 방어한다. 셋째, 

위의 소련과의 경쟁을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재편한다. 넷째, 소련과 협상은 계속하되 미국과 가

치를 공유할 동맹국을 확보하고 소련의 비타협적 태도를 알릴 필요가 있을 때만 협상에 임한

다.41) 트루먼 행정부가 제시한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 요소의 핵심은 소련의 팽창으로부터 방어

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동맹국과 함께 방어하는 것이었다.

소련에 대한 봉쇄는 군사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만약 미국이 군사력만을 사용하여 소련을 

봉쇄하려 했다면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절대전쟁이 발발했을 것이다. 미국은 미국의 경제영토 확

생한 당시의 신생국으로 유라시아 지역의 패권국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본 논문에서 2차 세계대전 승
전으로 인한 유라시아 지역의 잠재적 패권국으로 정의한다.

36) 조지 F. 캐넌은 소련 주재 외교관으로서 1947년 본국으로 송신한 8,000단어 길이의 전문을 통해 소련의 팽창 
지향적 경향을 장기간 끈질기고 확고하게 물 샐 틈 없이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7) 존 루이스 개디스(1982), 홍지수 옮김(2019), p. 22

38)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USSR)이 연합국의 일원이 되었을 때 미국과 영구 두 나라가 악마에게 영혼을 판 것
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소련의 연합국 참여는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존 루이스 개디스, 1982, p. 21

39) 박휘락*, 2020,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 분석 : ‘투키디데스 함정’의 위험, 『국제정치연
구』 제23권 2호, p. 106.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

40) 존 루이스 개디스(1982), 홍지수 옮김(2019), p. 48
41) 위의 책,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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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위한 핵심지역을 선정하고 그 핵심지역을 연결하는 봉쇄를 구상했다.42) 그리고 그 핵심지

역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서부 유럽과 일본을 포함시켰다. 이 핵심지역의 선정기준은 원자재 

공급을 통한 공업 역량 이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으로부터 해양 차단성을 제공받는 탁월한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봉쇄를 위한 핵심지역을 연결하고 미국의 해군력을 통한 각국의 자유

무역을 보장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 미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과 연결하여 소련을 봉쇄하였다. 미국의 군사력은 봉쇄를 힘으로 보장하는 수단

이었다. 미국은 핵심지역에 포함된 국가의 역량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내에서 일정수준까

지 강화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지원하여 미국의 세력권에 있는 것이 소련의 세력권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戰犯國)이었던 독일(당시 서독)

과 일본을 일정수준의 재무장을 허용하고 그들의 재건된 경제력을 소련 봉쇄에 이용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이는 미국의 전략 목적대로 유럽과 아시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유지되어 소련이 

봉쇄되는 효과를 가져왔다.43) 소련은 미국에 비하여 지정학적으로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불리함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대로 봉쇄될 수밖에 없었다. 소련은 대륙에서 대륙으로 군

사력을 직접 투사할 수 있었지만 미국이 핵심지역을 연결하여 소련을 봉쇄하게 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지정학적 이점마저 상실되게 되었다. 지정학적 봉쇄뿐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소련과 중

국의 갈등, 동유럽국가의 소련에 대한 반감은 소련의 고립을 더 촉진하였고 소련이 지리적, 경제

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봉쇄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국은 중국을 냉전시기 소련과 동일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소련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속

으로 편입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후(戰後)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공산주의 이념을 내세워 현

상변경을 시도한다고 인식한 것과 같이 중국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현상변경을 시도한

다고 인식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발행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국제사

회의 규범을 위반하고 규칙을 파괴하려 하는 점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통한 팽창을 

추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44) 미국은 인태전략을 위해 ‘준비(Preparedness), 동반자관계

(Partnership), 네트워크 증진(Promoting a Network)의 3가지 노력선(努力線, Line of Effort)을 

제시한다.45) 이를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의 요소와 비교해본다면 표현은 다르지만 전략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 - 태평양 지역을 ‘단일의 가장 중요한 지역’

으로 표현하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路)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선내에서 군사력의 전진배치와 

동맹국 또는 동반자적국가와 함께 상호운용(interoperability)을 바탕으로 관계개선과 협력을 강조

하였다.46) 뒤를 이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NSS를 통해 첫째,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위한 국내 

정책과 연계성을 확보한다. 둘째, 외교력을 통한 국제연대(coalition)를 구축한다. 셋째, 군사력을 

42) 김동은(2020), p. 80
43) 존 루이스 개디스(1982), p. 72.
44) Department of Defense,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Washington D.C.:DoD, June 1. 2019), p. 7.
45) 박휘락(2020), p. 114.
46) 위의 논문, pp.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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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하고 강화한다. 라는 내용의 노력선을 제시하였다.47) 정당을 달리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

이든 행정부의 인태전략 수행의 기조와 방법이 일치함을 통해 미국의 인태전략이 봉쇄전략과 그 

목적과 방법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과 중국에 대한 인태전략의 수행방법이 일치하는 이유는 미국의 안보전

략 목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보호와 패권유지’라는 안보전략 목표를 

위해 미국의 동맹국 내지는 동반자적국가와의 협력적 관계 그리고 그 동맹국과 동반자적 국가 

간 상호 협력관계를 중시한다. 미국이 소련과 냉전시기에 가장 염려하였던 것은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위성국들의 단결이었다. 소련이 봉쇄되려면 소련은 주변의 위성국

들과 분열되어야 하고 반대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력권에 포함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

가들은 미국의 핵심지역 내에서 단결해야 했다. 소련에 대한 효과적 봉쇄는 미국은 미국과 국익, 

미래에 대하여 전망을 공유하는 진정한 공동체적 동맹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48) 미국은 

효과적인 중국 봉쇄를 위해 지정학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유럽도 인태전략 

속으로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범위와 개념을 지정학적 의미를 벗어나 ‘민주주의

와 시장경제’가치에 대한 공유로 확대하여 호주, 일본 등 우방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유럽 

외 지역으로 영역확장을 시도 중이다.49) 호주와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NATO와의 연계에 관심을 가져왔다.50) 이러한 움직임을 집단안보로 보는 시

각도 있지만 중국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동맹국들의 호응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미국이 ‘노력선’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고 있음은 인태전략의 노력선 내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를 일정 수준에서 허용함을 통해 알 수 있다. 2021년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이나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춘 권력국가화 추구51)에 대한 미국의 긍정호응, 그리고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건조의 핵심기술 이전52)은 미국이 과거 소련에 대하여 수립하고 수행하였

던 봉쇄전략과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 역내의 국가들을 미국의 노력선 내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데 동맹국 또는 동반자적 국가들을 활용하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미국은 소련 봉쇄와 마찬가지로 

노력선 내 국가들을 통해 힘의 균형을 추구하여 중국을 봉쇄하고 있다.

미국의 인태전략의 수행이 봉쇄전략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 가능한 이유는 중국 주변의 국

가들과 다른 지역의 국가들이 미국의 대안세력으로 중국을 거부하기 때문이다.53) 노르웨이의 역

47) The White House(2022), pp. 10~22.
48) 존 루이스 개디스(1982), 홍지수 옮김(2019), p. 58.
49) 마리아 에이들 캐러이, 제니퍼 루돌프, 마이클 스조니, 2022, 함규진 옮김, 2023, 『하버드 대학 미-중 특강』, 

서울: 미래의 창, pp. 178~181.
50) 이수형, 2010,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구적 동반자 관계 : 유럽 역내외 관련 국가들의 입장과 한미동맹

에 대한 함의, 『국방연구』 53-1, pp. 12~14
51) 한의석, 2022,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국제정치논총』, 57호, pp. 503～504
52) 김지원, 2022, “호주, 2030년 핵잠수함 도입…美와 함께 中견제망 구축”, 『조선일보』 (2022. 6. 13. /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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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자 가이르 룬데스타드(Geir Luundestad)는 “미국의 패권행사는 미국이 먼저 행하기보다 요

청에 의한 행사가 더 많았다.”고 주장한다.54)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위협인식이 중국 봉쇄를 위한 

인태전략을 탄생시켰고 인도-태평양 주변국이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중국 주변국 역시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냉전시기 미국의 봉쇄전략은 소련의 위성국

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소련의 전제주의가 가지는 부당함을 지속해서 부각시키는 호소력을 

발휘했고 결국 소련을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고립시켰다. 미국의 인태전략 노력선이 동맹

국과 동반자적국가의 협력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도 중국의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미국이 인태전략의 명분으로 내세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치가 더 큰 호소력을 발휘하기 때문

이다. 미국은 과거 소련에게 했던 봉쇄전략과 같은 방법으로 인태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그 영역

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인도 -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지역의 국가들뿐 아

니라 지정학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과 

연결되어 수행될 것이고 중국이 패권추구를 포기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미국의 인태전략

코로나 펜데믹은 기존 국제질서와 강대국 리더십에 손상을 가져왔다. 코로나 초기 중국의 비

협조적 자세와 권위주의적 행태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를 급격히 상승시켰고 미국 역시 국제사

회의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합당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코로나 펜데믹은 국

제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1차 세계대전 말기 스페인 독감 펜데믹이 2차 세계대전을 

잉태하였듯이 코로나 펜데믹은 미국과 중국의 무력충돌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패러다임

(paradigm)을 가져올 것인가? 코로나 펜데믹 이후 향후 10년은 국제질서의 흐름을 결정하는 매

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펜데믹 간 중국의 권위주의와 일방주의의 실체는 분명해졌고 이로 인해 

중국 주변국의 외교안보노선은 이전보다 더 분명해 졌다.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 -태평

양 지역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55) 극동지역 국가들

과 ASEAN국가들과 유럽,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路)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등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

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펜데믹 전후 일대일로(一帶一路)과정에서 중국에 의한 자국의 자본잠식과 

전랑외교(戰狼外交, wolf warrior diplomacy)로 표현되는 중국의 고압적인 외교로 인해 반중(反

中) 정서가 확산되었다.56) 이러한 반중정서의 확대는 해당 국가들에게 다른 파트너국가를 찾게 

53) 김민정, 2023, 중국 새 지도에 주변국 반발…시진핑 G20 불참에 영향?, 『KBS』(2023. 9. 1. / 2023. 9. 1.)
54) 존 루이스 개디스(1982), p.594
55) 박휘락(2020), p. 117
56) 강수정, 2020, 코로나19와 중국의 전랑(戰狼) 외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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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는데 미국은 위의 상황을 이용하여 펜데믹 간 실추된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지속 제기하면서 일명 ‘중국 때리기’를 멈추지 않았다.57) 혹자들은 코로나 

펜데믹 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하여 미국의 리더십이 훼손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본 논문은 

오히려 미국이 코로나 펜데믹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인태전략에 강력한 동력을 얻었고 미국의 

리더십이 회복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분명 코로나 초기 미국의 리더십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

다. 미국은 코로나 초기 이를 대함에 있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했다기보

다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미국보다 더욱 심하게 

코로나 펜데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중국은 국내 여론을 감시하고 통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WHO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는 주변국에 대한 고압적 외교자세를 보

였다. 중국은 코로나 확산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기보다 취약한 국가에 자체 개발한 

백신인 시노백(sinovac)을 제공하면서 중국 체제의 우월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전랑외교는 이 모든 것을 상쇄시켜버렸고 2021년 출범한 바

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선언하면서 동맹국과의 관계회복과 미국의 리

더십 재건에 나서자 중국에 대한 거부감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중국보다 미국의 인태전

략에 상대적으로 적극 호응하게 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상처받은 미국의 리더십의 회복을 위해 트럼프 행

정부의 인태전략을 계승하고 강화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의 국제질서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의 대결의 양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인태전략은 이전보다 더 강화하

고 있다. 과거 스페인 독감 펜데믹은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지도력의 책임 있는 미국의 출현을 막

았다. 1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설득하던 우드로 윌슨

(Thomas Woodrow Wilson)은 자신이 스페인 독감을 앓게 되면서 국내적으로 이를 설득해 내지 

못하였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의 잉태를 막지 못했다.58)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내정치의 통합59)

과 그 통합이 현재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미국의 리더십 발휘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오히

려 트럼프 행정부보다 강하게 중국을 봉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봉쇄는 미국 혼자의 힘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 노력선 내의 동맹국 또는 동반자적 국가와 함께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는 두 나라를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지게 할 것을 우려한다.60) 중국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할수록 미국의 압박과 

57) 강수정(2020), p. 2
58) 콜린 칼, 토마스 라이트(2022), 이기동 옮김(2022), pp. 69 ~ 101
59) 23년 9월 미 하원에서 24년 예산안 통과문제로 인해 연방정부의 폐쇄(shutdown) 위기가 있었으나 중동위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로 인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와 하원의장의 선출로 연방정부 폐쇄의 위기는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하은, 2023, 골드만삭스 “美 연방정부, 올해 셧다운 가능성 없어”, 『SBS Biz』(2023. 10. 31. 
/ 2023. 10. 31.) 기사활용 저자 정리.

60) 2017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앨리슨(Graham Allison)은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여 과거 아테네가 부상하 자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견제하고자 전
쟁을 감행했던 역사적 사례, 즉 “투키디데스 함정 (Thucydides' Trap)”에 미국과 중국이 빠질 것으로 경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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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가 강화될 것이고 무력충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국력과 미국의 

국력의 차는 좁혀져가고 있다.61) 중국의 군사력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나날이 그 능력을 확충

해 가고 있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을 이용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

였다. 그러나 중국이 단기간에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이며 두 국가가 무력으

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인다.62) 코로나 펜데믹 간 실추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위해 동맹과의 네트워킹 강화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인태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다. 최근 미국이 기존의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ing) 대신 유럽에서 제시된 대중(對中) 위험관

리(derisking)의 개념을 수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63)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에 대

한 봉쇄대신 전략기조를 온화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변함없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이 발휘된 것으로 위험관리(derisking)라는 표현은 중

국과 경제적으로 복잡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동맹국들의 불만과 불안

을 의식한 수사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도와 ASEAN국가 중 일부는 여전히 미국의 

인태전략에 전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들이 느끼는 불

안감 상쇄를 위한 위험관리(derisking)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여 효율적으로 주변국과 협력하여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미국이 주도

하는 국제질서의 패권을 중국에게 빼앗기느냐 아니면 수성(守城)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 

특유의 전략적 유연성이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펜데믹은 인도-태평양 국가들로 하여금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하였다. 

인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스페인 독감 펜데믹으로 인해 국제질서의 리더십이 상실되고 득

세한 민족주의가 수정주의 야욕을 가진 독재자들을 탄생시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펜데믹 

이후의 국제질서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경쟁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대안세력으로 중국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동맹, 동반자적 국가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게 묻고 있다.64) 

펜데믹 이후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인태전략의 강도는 더해질 것이며 미․중 패권경쟁 상

황은 미국의 세력권 내 국가에게 자국의 힘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자세를 취할 상황을 강요할 것

이며 미국 역시 효과적인 봉쇄를 위하여 노력선 내 국가들의 힘의 극대화를 일정수준 허용할 것

이다. 이러한 봉쇄로 인해 고립된 중국은 인태전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북한과 러시아 같이 반미

(反美) 성향의 국가와 함께 협력을 강화 할 것이지만65)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하여 가지는 

에 이르렀다. 박휘락(2020), p. 106. 박휘락이 참고한 앨리슨의 논문은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7)

61) 박휘락(2020), p. 109.
62) 정현민, 2022, 동북아시아 안보정세와 대한민국의 안보전략 방향연구, 『영남대학교』, pp. 99~110. 
63) 민정훈, 2023,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 중국 ‘디리스킹(derisking)’의 의미와 함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

소』, p. 1.
64) 류제웅, ‘중국 비호감도’ 미·일·호주서 80%넘어... 한국서도 77%, 『YTN』 (2023. 7. 28. / 2023. 7. 28.)
65) 구교운, ‘북한, 전승절을 ’외교의 장‘으로, 북·중·러 3각 밀착 ’최고조‘, 『news1』 (2023. 7. 26. /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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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이 미국이 인태전략 노력선내에서 동맹국 또는 동반자적 국가들에게 가지는 주도권에 비

하여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며 이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접근하거나 현상변

경을 하는데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일본의 인도 - 태평양 외교

일본에 의한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의 패권추구만큼 일본의 영향력 확대

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진다. 일본 역시 주변국의 거부감을 잘 알고 있기에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외교는 미․일동맹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성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전후(戰後) 일본 외교

가 아무리 미․일동맹의 틀을 유지하려 한다고 해도 ‘역내에서 일본의 주도권 행사’라는 일본의 외

교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일본의 외교목표는 비록 제도화 되지는 못했지만 일본의 자본에 의하여 

아시아지역의 경제권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일정부분 달성되었고 2007년 일본이 제시한 ‘인도 -

태평양’ 개념을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수용하고 이를 중국 봉쇄 목적의 

인태전략으로 발전시키면서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역내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변함없는 일

본 외교는 보다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은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될 수 록 미․일 동

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인태전략과 연계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외교를 논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외교가 어떠한 사상적 배경을 

바탕을 가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서론에서 주지한바와 같이 본 논문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외교

가 과거 제국주의시대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 외교의 바탕이 되었던 아시아주의와 가지는 

유사성에 주목하고 아시아주의와 인도-태평양 외교의 연관성을 찾아 일본의 인도-태평양 외교

를 논하고자 한다. 제국주의와 서구 열강에 대항하기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문명화와 연합을 

일본이 주도하여야 한다는 아시아주의와 그때와는 다른 전략환경 속에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외

교의 연관성을 파악한다면 일본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선명한 접근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아시아주의’와 ‘인도-태평양 외교’

2017년 APEC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路)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한 전략개념으로 FOIP

가 채택되었다. 일본은 FOIP를 인도-태평양 외교의 기준으로 삼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를 내세워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과 인태전략에 이전보다 더 적극 동참함을 통해 역내에서 

일본의 주도권 행사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외교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인도-

태평양 개념과 근대기 일본이 주장한 아시아주의가 가지는 유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세기 말 메이지유신(明治維新, Meiji Restoration)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서구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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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에 성공한 이후 아시아의 ‘문명화(文明化)’를 일본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를 아시아주의로 발전시켰다. 당시 일본은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을 명분으로 중국과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식 제도의 틀 속에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의 문명화를 일본이 주도하

되 필요하다면 무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6) 이런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아시아국가가 

연합하여 제국주의에 대응하자는 ’흥아론’과 일본 단독의 문명화를 통해 아시아지역을 선도하겠

다는 ‘탈아론’으로 발전한다. 언뜻 주장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흥아론’과 ‘탈아론’ 모두 일본이 

아시아의 지역패권국으로서 지역패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아시아주의 사상에 뿌리를 둔 주장이

다.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1차 세계대전 이전 근대기(近代期, modernization period)에는 서구의 

‘제국주의’를 상대로,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인 전간기(戰間期, interwar 

period)에는 미국의 세력 확대에 주목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전시기(戰時期, wartime 

period)에는 ‘미국’을 상대로 일본 외교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결국 일본이 아시아주의를 바탕

으로 아시아지역의 패권국으로서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아시아 국가를 선도해야 한다

는 인식은 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국가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던 

‘대동아공영권’으로 구상되고 나타났으나 1945년 일본의 패전(敗戰)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에는 실패하였다. 하지만 전후(戰後) 소련의 팽창에 대한 미국의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이 봉

쇄전략을 위한 핵심지역에 포함되면서 아이러니 하게도 일본은 일본을 패망(敗亡)시켰던 미국에 

의하여 아시아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재건(再建)되었다. 그리고 재건된 일본의 자금이 아

시아 각국에 투입되고67) 미․일동맹의 틀 속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경제권 형성68)이 이루

어지게 되면서 아시아주의에 기반 한 ‘일본의 영향력 확장과 주도권 행사’라는 일본의 외교목표

가 실현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아시아지역에서 일본 자본에 의한 경제권이 형성되고 이를 일본이 주도하였으나 유럽

의 EU같은 아시아지역연맹은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이는 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이 원거리로 이격

되어 있는 지정학적 특성도 한 몫 하기는 하였으나 무엇보다 일본의 침략역사로 인해 주변국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거부감으로 인한 것이었다. 결국 아시아 국가 간 교류가 정치적 연대로는 

발전되지 못하고 금융, 무역과 같은 경제교류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였고 결국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이 폭발적인 경제적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경제교류의 중심이 일본에서 중

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 아시아주의를 기반으로 변하지 않았던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

아라는 일본의 외교목표에 장애가 되었다. 더군다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surbprime 

mortgage)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의 대규모 자본 투입으로 극복되면서 중국이 미

66) 요네타니 마사후미(2006), p. 103
67) 요네타니 마사후미(2006), p. 199
68)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戰犯國)이라는 이미지로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및 정치안보를 주도하지는 못

하였지만 80년대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금융분야의 협력을 위한 자금출자와 APT(Asean Plus Three)
와 같은 제도안을 제시하면서 아시아지역의 경제권 형성을 일본이 주도하였다.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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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대안세력으로 떠오르고 이후 일대일로(一帶一路)를 내세워 패권 추구를 노골화하자 일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아시아를 넘어서는 인도 - 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제시69)하였고 이를 지

정학적 개념을 넘어선 ‘가치’공유에 방점을 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2013년 아베총리는 ‘아시아 민주적 안보 다이아몬드(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를 제시70)하면서 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제한을 넘어 규범, 원칙, 가치에 의한 외교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서 ‘일본

이 돌아왔다(Japan is back)’라는 연설을 통해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또는 ‘인도-태평양’에서 

규칙의 증진자이며 글로벌 공공재의 수호자이고, 나아가 미국, 한국, 호주 등 동질 국가들의 긴밀

한 협력자로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조은일, 2020) 이시기 일본이 인도-태평양 개념을 민

주주의를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연대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제시한 배경에는 중국이 부상함

에 따라 더 이상 일본의 ‘주도권’의 행사가 어렵다는 현실이 있었다. 일본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주도권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일본의 주도권 행사’라는 변하지 않는 일본의 

외교목표를 위해 미․일동맹 체제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앞세운 인도-태평양 개념을 

통해 새로운 방향의 아시아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일본이 과거 서구열강의 시장 확대

를 일본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아시아주의를 바탕으로 일본에 의한 아시아지역의 통

합을 추구하였던 것처럼71) 중국의 ‘권위주의’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라는 가치를 앞세워 인도-태평양을 단순히 인도양에서 태평양까지 이르는 광활한 지정학적 개념

이 아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규칙에 대한 현상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하는 공간개념으

로 FOIP를 제시한 것이다. FOIP는 ‘일본의 주도권 행사’를 위해 미․일동맹의 틀 속에서 민주주의

와 시장경제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일본이 주도한다는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표방이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본은 새로운 아시아주의를 바탕으로 ‘일본이 주도하는 FOIP’라는 

인도-태평양 외교목표를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명분(名分, justification)으로 내세우

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미․일동맹’으로 설정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과거 일본에 의란 

침략역사로 인해 주변국들이 일본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가지는 거부감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

다. 일본은 중국을 대표적인 인도-태평양의 질서를 힘에 의하여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대표적인 

‘권위주의’ 국가로 정의한다. 또한 중국과 함께 러시아, 북한을 일본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안보위협’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72) 일본은 중국의 패권적 지위 차지가 

69) 국립외교원(2023), p. 45
70) 아베총리는 2013년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웹사이트에 위의 개념이 담긴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는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의 해양 공간에 위치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자유롭고 열린 해양질서를 수호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1) 채수도, 2013, 대동아공영권 구상과 지정학적 사고－일본지정학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日本文化硏究』 제
48권(2013), p. 422

72) 국립외교원(2023),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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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북한에 의한 위협의 강도를 높인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이라는 외교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질서에 대한 현상변경을 저지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인도-태평양 외교는 미국의 인태전략에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일

본의 인도-태평양 외교는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인태전략과 연계하여 지금보다 더 선명

성을 드러낼 것이다.

 나. 미국의 인태전략과 연계한 일본의 인도-태평양 외교

일본의 인도-태평양 외교는 미국의 인태전략과는 어떤 연계성을 보여줄 것인가? 일본은 이

미 미국의 인태전략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미국을 직접 지원할 수 없

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일본은 현재의 전략환경의 변화를 핑계로 미국의 인태전략 속에서 쿼

드(4자 안보대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 QUAD, 이하 QUAD)와 유럽 및 우리를 포함

한 미국의 중국 봉쇄를 위한 노력선 내 포함된 국가들과 관계를 더 개선하고 강화하면서 중국의 

힘에 의한 규칙의 현상변경을 시도를 적극 견제하는 역할을 지속하되 이를 군사적 능력으로 보

장할 수 있도록 국내법의 개정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여 인도-태평

양 외교목표를 달성 하려할 것이다.

1) 미국의 노력선 내 국가들과 협력주도 

일본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인도-태평양 외교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일본에 대한 

주변국의 거부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일본이 주도한 아시아지역의 협력이 경제 분야에

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마저 제도화되지 못했음을 교훈삼아 ‘일본의 주도권 행사’라는 외교 

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인도–
태평양 외교를 트럼프 행정부의 TPP탈퇴 등과 같은 미국과 동맹체제에 대한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대응성격을 가진 지역과 국제차원에서 독자적인 정책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전략(조은일, 

2020, p. 75～79)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본이 가지는 과거로 인한 주변국이 갖는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미국이라는 조력자를 통해 일본의 인도-태평양 외교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전략

환경을 조성하였음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중국 봉쇄 목적을 가지는 미국의 인

태전략의 전제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내지는 동반자적 국가들과의 협력이기 때문에 일본

이 미국과 동맹체제 활용에 더 집중하게 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FOIP를 위한 인도-태평양 외교

는 ‘독자적인 정책공간의 창출’이라기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주도권 행사라는 외교 

목표의 달성을 위해 미국과 동맹체제를 바탕으로 지역 국가들의 협력에 일본이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은 2022년 인도-태평양 외교를 위한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2022년 5월 23일 미․일 양국정상은 FOIP 실현을 위해 호주, 인도, 유럽, 캐나다, ASEAN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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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하였다.73) 하지만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서태평양에서 미

국의 인태전략을 위한 전초기지(前哨基地, outpost)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

는 ‘일본의 주도권이 행사’되는 FOIP라는 외교목표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임

을 예측 가능케 한다.

미국의 노력선 내 국가들과 협력을 위한 일본의 주도적 역할은 2023년 일본은 자국에서 열

린 G7정상회의를 통해 잘 드러났다. 일본은 2023년 G7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규칙

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협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하여 G7 국가가 공동으

로 대응할 것을 제시하였다.74) 위와 같은 일본에 역할은 미국의 중국 봉쇄에 커다란 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도-태평양에서 일본의 주도권 행사가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고 미․일 관

계는 전보다 강화되고 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QUAD 회원국인 미국, 호주,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QUAD가 지향하는 바는 분명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의한 규

칙파괴와 현상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국립외교원, 2023, p. 49) QUAD는 중국견제를 둘

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초창기와는 달리 중국의 패권추구가 분명해진 지금 미국의 인태전략과 그 

궤를 같이 하며 중국 봉쇄에 적극 동참하여 일본의 인도-태평양 외교에 중요한 구심점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ASEAN 10개국75)과 관계 강화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역

량확대와 이로 인한 현상변경을 반대하는 여론 유도에도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ASEAN 

10개국이 일본이 형성하고자 하는 중국에 의한 지역질서의 현상변경 반대여론에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2년 ASEAN국가와 고위급 외교회담에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대한 내

용이 의제로 포함된 것은 일본의 인도-태펴양 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국립외교원, 2023, 

p. 58)

냉전시기와 현재의 차이점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앞서 논한바와 같이 미국은 인태전략에 동참하는 국가

들이 우려하는 중국과 경제적 상관관계에서 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derisking)의 

개념을 수용하였지만 여전히 경제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이 ASEAN 국가들과의 관계강화

에 나서는 것도 ASEAN 10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에 경제블록화와 중국에 

의한 경제적 위협에 대하여 지경학(Geo-economics)상 원자재와 노동력의 공급을 통한 위험관

리에 목적이 있다.76) 미국의 인태전략을 통한 중국 봉쇄가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범위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ASEAN 국가들에게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에서 영향력 확대는 ASEAN 국가들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공유한다면 이들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

는 FOIP내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이고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민주주의 다이아몬드가 더 공고해

73) 국립외교원(2023), p. 46
74) 강선주, 2023, 2023년 일본 G7 정상회의와 G7의 블록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pp. 2~3
75) ASEAN 10개국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

핀이다. 저자 정리.
76) 이를 위한 일본과 ASEAN 10개국의 교류현황은 국립외교원(2023) pp. 59~60의 <표 Ⅱ-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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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이다. 일본은 2023년 G7 정상회의 시 한국과 호주 외에도 ASEAN 국가 중 베트남과 인도

네시아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로 기우는 국가들을 초대하여 FOIP로의 참여를 유도하였다.77) 이 

지역은 과거 일본의 자금으로 경제권이 형성되었던 곳으로 현재 일본이 ASEAN 국가들에 투자

하는 외교적 노력이 성공한다면 일본의 FOIP를 위한 영향력은 지금보다 더 두드러질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를 강조하는 FOIP는 일본이 유럽국가와 관계 강화의 배경이기도 하다. 

과거 유럽과 일본은 미국이 소련을 봉쇄할 때 핵심지역에 포함되었고 민주주의와 법에 의한 지

배, 시장경제 원리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안보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을 위시한 러시아와 북한의 

힘에 의한 질서의 파괴와 현상변경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FOIP를 통해 

쉽게 안보적 위협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 유럽은 코로나 펜데믹과 우

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유럽의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해 2022년 3월 ‘전략적 나침반(Strategy Compass)’를 채택하였다.78) 그리고 유럽은 그 

전략적 나침반을 위해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로 선정하였다.(국립외교원, 2023, p. 67) 유럽과 일

본은 모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능력 확장과 두 나라의 군사적 연대강화를 심각한 안보위협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기로 일본과 유럽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인도-태평양 외교 행보의 배경은 미․일동맹이다. 미․일동맹은 ‘민주주

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명분으로 내세운 일본의 새로운 ‘아시아주의’에 대한 주변국이 가지는 거

부감을 희석시키는 희석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일본이 미국의 인태전략에 적극 동참하면

서 미국의 노력선 내 국가들과 협력을 주도하는 이유는 일본의 변하지 않는 ‘일본의 주도권 행

사’라는 외교전략 목표달성을 위함이며, 이러한 일본의 주도적 움직임은 미국과의 동맹체제와 미

국의 인태전략 속에서 더 두드러질 것이다.     

2) 군사적 능력 확보

인도-태평양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

대와 협력을 명분으로 제시한 FOIP는 일본 외교에 힘을 실어주었다. 미국은 인태전략 목적인 중

국 봉쇄를 위해 노력선 내 국가인 일본의 군사적 능력 확보를 지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미․중 패

77) 위의 언급된 국가외 브라질, 인도, 코모로(Africa Union), 쿡제도(Pacific Island Forum)를 초청하였다. 이들 국
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하여 중립적 위치를 지키거나 중국과 러시아로 기우는 모습을 보여 규
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확보 목적으로 초청된 국가들이다. 강선주(2023), p. 2

78) 유럽 안보환경의 급변에 따라 2022년 3월에 EU에서 채택된 ‘전략적 나침반’은 EU 최초의 일종의 ‘국방백서’
이자 유럽 안보를 위한 ‘전략문서’이다. 본 문서는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 채택된 ‘EU 글
로벌 전략’의 실현에 있다. 전략적 나침반 개발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EU의장국이 될 독일이 적극적으로 나
섰고, 2년여 만에 EU정상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여 완성되었다. 전략적 나침반은 2030년까지 EU가 유럽안보를 
위해 추구해야할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본 문서
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승근, 2023, EU의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채택과 유럽안보질
서의 변화,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제41권 제1호,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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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쟁이 가져온 전략환경 변화를 이유로 FOIP에서 ‘일본의 주도권 행사’라는 외교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군사적 능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79)

일본은 걸프전쟁을 통해 직접적 군사력 동원이 없는 경제적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군사적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효과적

인 중국 봉쇄를 위해 과거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과 마찬가지로 역내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활용

하려 하는 미국에게 일본의 군사적 능력 확보는 긍정적 요소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敗戰)이후 선제공격(先制攻擊)을 할 수 없는 자위대(自衛隊, Japan 

Self-Defense Forces : JSDF)만 보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미․일 안보조약을 근거로 미국

의 군사력에 의존하여 일본의 경제재건에 집중하는 이른바 ‘요시다80) 독트린(吉田ドクトリン, 

Yoshida Doctrine)에 의한 안보관을 가져왔다. 하지만, 일본 내 특히 우익진영에 의한 평화헌법

의 개정과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넘어선 ’적기지 공격능력81)‘을 보유 한 권력국가를 

요구하는 여론은 늘 존재하여 왔으며 2000년대 후반 중국의 부상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

나 침공으로 인한 전략환경의 변화는 일본 내 군사적 능력 확보에 찬성하는 여론에 더욱 힘을 실

어 주고 있다.82) 일본의 군사적 능력 확보는 아직 일본 국내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주변국의 경계로 인해 표면적으로 두드러지지 않고 있지만 일본의 방위비 증가 추세

를 살펴보면 일본이 분명하게 군사적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2013~2022년까지 일본의 방위비 증액추이(국립외교원(2023), p. 31의 <그림 Ⅰ-3>)

79) 방준영, 2023,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평가와 영향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천명한 신 안보 3문서 내용을 중
심으로-, 『군사논단』, 통권 제114호(2023년 여름), p. 21

80) 2차 세계대전 종전(終戰) 후 연합군 총사령부(GHQ) 점령 당시 일본의 수상
81) 현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적 기지 공격능력’에 적극적 입장이나 대외적인 문건에는 ‘반격능력’으로 이를 표현

하였다. 국립외교원(2023), p. 29 
82)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여론은 그동안 ‘우익’ 진영의 논리였으나, 최근 중국의 패권추구와 북한의 핵무장력 완

성단계 등에 따라 일본 내부에서 재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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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중국의 패권추구에 대하여 ’지금까지 없

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한 2013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

본의 방위비 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위협이라고 규정

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무장력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과 같은 전략환

경 변화는 일본에게 군사적 능력 확보를 위한 좋은 명분을 제공하였다. 우리가 앞서 논한바와 같

이 일본의 과거 침략역사로 인해 일본의 인도-태평양 외교는 미․일동맹의 틀 속에서 구현될 수밖

에 없다.83) 이로 인하여 일본은 일본의 군사적 능력 확보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반대를 의식하

여 미국의 인태전략의 틀 속에서 동맹국과 파트너국가들과 협력․연대한 억제력을 명분으로 군사

적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84) 하지만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바와 같이 일본의 외교 목표 달

성을 위해서는 미국 뿐 아니라 주변국과 관계가 중요하다. 미국 역시 일본에게 과거사로 인한 갈

등의 최소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는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위한 수단으로 탄도미사일

(Ballistic Missile)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선택(국립외교원, 2023, p. 29)한 것은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일본이 사거리가 1,000km 이상인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의 양산을 추진85)하고 있지만 일본의 인도-태평양 외교는 주변국과 협력이 필요한 입장

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탄도미사일보다 우선적으로 보통 3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갖는 순항미사일을 반격수단으로 선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86) 위의 사례를 통해 일

본의 재무장은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87) 미국의 인태전략의 

핵심은 노력선 내 동맹국과 동반자적 국가 간 협력이다. 미국은 갈수록 중국과 패권경쟁이 치열

해지는 가운데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노력선 내 국가들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적 능력이 노력선을 균열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수

준에서 일본의 군사적 능력 확보를 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아무리 ‘민주주의’ 가치를 인도 - 태평양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의 연대를 주도하고자 하여도 군사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 - 태평

양’이라는 일본의 외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FOIP를 강력한 군사적 능력으로 보장하고자 한 

일본에게 중국의 패권추구에 의한 인도-태평양의 질서에 대한 현상변경 등 전략환경의 변화는 

아주 좋은 명분을 제공하였지만 이러한 일본의 군사적 능력은 미․일동맹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일본이 인도 - 태평양을 지정학적 의미가 아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

83) 국립외교원(2023), p. 31
84) 방준영(2023), p. 23
85) 박세진, 일본, 적기지 공격 가능 ‘스탠드오프 미사일’ 잠수함 탑재 검토, 『연합뉴스』 (2021. 12. 30. / 2021. 12. 

30.) 
86)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는 순항미사일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현무-3의 경우 

500~1,000km를 비행하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이승진, 2020, 『미사일 바이블』, 서울 : 플래닛미디어, 
pp. 43 ~ 51 참고하여 저자 정리.

87) 정현민(2022), pp.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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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가치동맹 내지는 연합의 형태로 제시한 것은 일본이 과거와 같이 폭력적

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질서의 틀 내에서 합리적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일본이 주도’하되 일본의 주도권 

행사가 주변국과 마찰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일동맹을 인도-태평양 외교에 이용할 것이고 미국 

역시 일본을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인태전략에 이용할 것이다. 이러한 미․일 양국의 서로에 대

한 필요성은 일본이 ‘일본의 주도권 행사’를 위해 새로운 ‘아시아주의’를 바탕으로 인도 - 태평양

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군사적 능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능력 확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Ⅲ. 한 - 일 관계 강화에 대한 담론

1.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평가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Strategy for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이하 인태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

표한 인태전략은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지역질서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 외

교의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인태전략은 그간 취해왔던 

‘전략적 모호성(Strategy Ambiguity)’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준을 둔 인도-태평양 주변국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지역전략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y)’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인태전략의 범위와 9개 수행과

제에 대해서는 2022년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대한민국 정부, 2022)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기

보다 이를 평가해보고 보완소요를 도출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인도-태평양지역의 규칙과 질서에 대한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에 따른 전략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먼저 우리

의 국익과 직결되는 주 교역로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을 위협하는 복합적인 

도전이 증대되고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가치가 후퇴하

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88) 이러한 평가는 이번 인태전략이 탄생하기 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 경제 질서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취해왔던 ‘전략

적 모호성’ 유지가 더 이상 어려운 전략환경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위와 

같은 전략환경의 변화는 미-중의 패권경쟁으로 인한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는 명확한 외교적 노

선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88) 대한민국 정부, 2022, 자유, 평화, 변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 정부』,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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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인태전략은 미국과 일본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칙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근원을 직접적으로 중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에 대

한 위협에 대하여 유사입장국(like-minded states)들과 연대와 협력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

는 특징과 그 연대와 협력에서 우리의 역할의 확대와 관여 강화라는 전략적 목적을 분명히 드러

내고 있어89)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위협의 주원인을 중국으로 인

식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인태전략은 이전의 균형자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규칙기반의 국제질서 유지와 구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우리가 협

력을 표명한 유사입장국들은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에 대하여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략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인식하에 각자의 인태전략

을 구상하고 있어90) 중국은 이미 우리의 인태전략을 ‘대미경사(對美傾斜)’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에 의한 인도-태평양 지역질서에 대한 현상변경 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 

증대와 더불어 북한에게 ‘한반도 공산화’라는 전략목표와 이를 위한 ‘핵무장력 완성’이라는 핵심

이익 달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북

한의 핵무장력 고도화에 의한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증대된 현 안보상황에 대하여 중국은 어떠한 

책임 있는 역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배치에 강력 

반발하고 이를 빌미로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박 등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여 왔고 이는 북한의 핵

무장력 고도화 및 완성의 여건을 조성했다. 중국이 역내에서 미국을 패퇴시키고 지역패권국이 되

기 위해서 북한정권의 생존은 절대 필요하다.91)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에 의한 규칙파

괴와 현상변경 시도를 우리 안보에 분명한 위협으로 규정한 이번 인태전략은 북한이라는 우리의 

현실적 위협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중국에 대하여 보다 분명한 입장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중국에 대하여 애매한 입장을 견지하고 경제적 이익에만 집중하였던 전임정부의 신남방정책

(新南坊政策)92)의 한계에서 벗어나 중국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입장과 전략 범위의 확대를 통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미국의 인태전략과 연계한 제도화된 안보협의체 등을 제

시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에 대한 현상변경을 보다 분명하게 거부할 필요가 있다.

호주가 분명한 태도로 미국의 인태전략에 동참한 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대중(對中)정책은 2010년대 후반 이후 많은 변화를 보였다. 그 이전에는 중국으

로부터 원자재 수입 등 공급망 문제와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중국의 부상을 노골적으로 견

제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을 호주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93)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와 

89) 대한민국 정부, 20
90) 최원기(2022), p. 10
91) 이철, 2023, 『이미 시작된 전쟁: 북한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서울: page2, 제2장
92) 문재인정부는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태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지만 이것이 인태

전략의 추종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바 있고 이로 인해 미국은 2017년부터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꾸준하게 인태전략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정재호, 2021, 『생존의 기록-21세기 미·중 관계와 
한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327 

93) 최인아, 이선형, 이재호, 김소은, 2022, 미중 경쟁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과 시사점: 호주의 대중정책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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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적 태도를 가시화하였다.94) 이러한 호주의 태도 변화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불러왔으나, 인

도-태평양 지역의 전략환경 변화에 따라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운 미국의 인태전략에 적극 동참

함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사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국

에 의한 질서의 현상변경을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전략기조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2010년 이전 호주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모호성을 기반으로 안

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기조를 맞추었다. 호주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 관계가 아닌 협력관

계를 이룩하기를 바래왔으나 두 국가의 패권경쟁이 노골화되고 격화되자 이것이 호주의 안보에 

미칠 전략적 환경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중국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보다 중국에 의한 질서

의 현상변경이 가져다 줄 안보위협이 더 큼을 인식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 대하여 강경한 전략

적 자세를 취하도록 외교전략의 방향을 재조정(reset)하였으며 이후 호주의 외교전략은 중국의 

원자재 공급 문제에 대하여 지경학적 영역을 확대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포함한 원자

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95)

우리의 인태전략은 북태평양,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 등 6개 지역에서 폭 넓게 적용한다.96) 따라서 해당지역의 유사입장국과 공동위협에 

대한 실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가 인태전략을 수립한 원인을 그

동안 우리의 경제발전과 번영의 기초를 제공하였던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급격한 약화(최원

기, 2022)라고 규정한 만큼 인태전략의 대상을 분명히 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

하고 있는 국가들과 인태전략의 이해관계를 합치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인태전

략이 노력선 내의 국가들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과 일치된 방향성을 가진다. 우리가 인태전략을 

발표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인도-태평양에서 안보이슈들을 분담(burden-sharing)하기 

원하는 미국과 인태전략에 대한 정책조율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신뢰를 

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그동안 미-중 사이에

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포용(包容, inclusiveness)의 프레임 속에서 

애매한 태도를 견지했던 것이 한․미동맹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냉정히 평가하여야 한다.97) 

사실 수사적인 표현으로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실제로 애매한 태도를 취해온 것은 오히려 

우리의 외교적 선택지를 한정짓게 하였다. 미국의 인태전략은 중국 봉쇄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개념을 제시한 일본은 미국의 인태전략 기조에 적극적인 역할을 자처하

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인태전략 역시 대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우리가 안보를 논함에 있어 

화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52 ~ 54
94) 위의 논문, pp. 55 ~ 57
95) 위의 논문, p. 97
96) 대한민국 정부(2022), pp. 11~17
97)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된 후 우리는 양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 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압박에 대하여 어떠한 전략도 없이 눈치를 보명 어쩔줄을 몰라하는 행태가 많았다. 정재호(2021),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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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의 패권추구가 북한에 의한 위협의 정도를 부상시킨

다면 우리의 인태전략의 대상은 더 분명해야 할 당위성을 가진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인태전략의 

색을 더 선명하게 하는 것은 중국에 의한 위험(China risk) 관리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

다. 실제로 중국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인태전략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98) 그리고 중국

은 보란 듯이 북한, 러시아와의 밀착관계를 강화하고 있다.99) 우리의 인태전략은 기본적으로 ‘포

용(inclusiveness)’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100) 하지만 그 포용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

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와 협력에 대한 원칙이지 ‘현상을 변경하려는 권위주의 국가와 포용적 

협력’은 아니다. 우리가 인태전략을 통해 제시한 포용원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을 가능케 하는 규칙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인태전

략은 현재의 전략환경 변화를 가져온 중국에 대한 선명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미 중국이 우

리의 인태전략을 위와 같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 이를 굳이 외교적 수사(修辭, rhetoric)로 포장

할 필요가 없어졌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 인태전략의 대상과 목표를 ‘중국에 의

한 지역질서 현상변경 거부’라고 분명히 하고 주변국과 이에 대한 협력과제를 더 구체화한다면 

오히려 중국에 의한 위험관리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101)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

사력 확장에 대하여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ASEAN국가 및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와 도서 국가들과 소다자 협의102)가 제도화된다면 중국에 의한 위험 관리가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전략환경은 미국이 중국 봉쇄를 위한 인태전략의 핵심으로 여기는 한-미

-일 3국의 안보협의의 중요성과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동안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소다자 협의는 활발했으나 일본과 안보협력은 사실 그 필요성에 비하여 우

선순의가 떨어져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일 3국의 안보협의를 인태전략의 핵

심으로 여기는 만큼 우리 인태전략의 목표달성을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관계강화 및 안

보협력 범위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2. 한 - 일 관계와 안보협력에 대한 평가

그렇다면 현재 한-일 관계와 안보협력의 수준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전략환경의 변화는 

98) 강병철, 홍정규, 박경준, 한지훈, 2023, 주한 중국대사 ‘배팅 발언’ 일파만파, 『월간 마이다스(MIDAS)』 (2023. 6. 26. /  
2023년 7월 호) 박은하, 2023, 중 관영매체 “한국, 양보를 선의로 여기지 마라‘, 『경향신문』 (2023. 9. 2. / 2023. 
9. 2.)

99) 박영준, 2023,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구조 속…미·중, 주변국 세 결집 나서, 『세계일보』 (2023. 8. 
21. / 2023. 8. 21.)

100) ‘우리의 인태 비전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다.’, 대한민국정부(2022), pp. 
9~10

101) 정미하, [Why] “韓 기업 파트너 구합니다.” 중국이 다급해진 이유, 『조선비즈』 (2023. 7. 31. / 2023. 7. 31.)
102) 김호정, 2023, 한미호·한미몽 … 활발해지는 ‘가치 공유국’ 소다자 협의체, 『연합뉴스』 (2023. 6. 4. /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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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강화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 수준에 대하여 냉정하게 평가

하는 것은 현재의 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한-일 양

국의 관계와 안보협력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로 인해 누적되어 온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발전되지 못하였다.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하여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하는 등 양국관계

가 최악으로 치닫거나 이로 인한 양국의 안보협력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여 왔으나,103)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현재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기 전 까지 악화된 한-일 관계는 갈수록 격화되어 가는 미․중 패권경쟁과 북한의 

핵무장력 고도화에 따른 현실적 안보위협이 증가하는 전략환경 변화 가운데 우리 안보와 외교에 

큰 취약요인이었다. 특히, 한-일 관계의 악화가 양국의 군사협력에 영향을 미쳐 우리 정부에 의

해 일방적으로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한일정보보호협

정, 이하 GSOMIA)가 중단되었던 것은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104) 이를 심각한 위

협으로 인식한 미국이 이를 중재한 사례는 한-일 관계의 악화가 미국과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105)

그동안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은 군사 분야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일본의 군사적 능력 확보

를 반대하는 우리가 일본과 군사 분야 위주의 안보협력을 하였다는 것은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우리와 일본이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으로 인하여 가지는 특수한 전략환경으로 인한 

것이다. 일본과 군사 분야의 안보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전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UN사령부 전력운용 때문이다. 일본 내 UN사 후방기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지휘 하 

미국의 안보공약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은 일본 내 UN사 후방기지에 대하여 

“일본 내 UN사 후방기지 사용이 불가할 경우 한국이 필요로 하는 미국 또는 다국적군의 한반도 

전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106)할 정도로 그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한반도의 위기사항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107)될 가능성이 높아 한-일 양국의 안보

협력은 필수적 요소이다. 따라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위기 시 UN사 후방기지의 육군,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 공군전력은 필요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입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 뿐 아니라 한-미-일 3국의 안보협

력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UN사 후방기지는 우리와 일본 내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UN사 전

력제공국을 모두 연계하는 전략적 가치를 가진다. 육군 위주의 주한미군과 해․공군 위주의 주일

103) 박철희, 2019, 한일 갈등의 심화와 한일안보협력의 미래, 『한국국가전략』 통권 제10호, p. 118
104) 국회입법조사처, 2021, 2021년 국제정세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pp. 145 ~ 146
105) BBC 코리아, 2019,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가 가져올 영향, 『BBC News』, (2019. 11. 19. / 

2019. 11. 19.)
106) 박종근, 방준영, 2022, 주일미군과 유엔사 후방기지의 전략적 가치 고찰, 『일본군사문화학회』 제34권, p. 23
107)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일본본토, 오키나와, 괌, 하와이 및 미국본토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위기상황을 

가져올 것이다.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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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전략, 작전적 통합운용을 위해서는 우리와 일본과의 협력과 관계강화가 필수적이다. 미국

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격화에 따른 전략환경 변화는 일본 내 UN사 후방기지의 역할과 가치를 더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과 북한을 염두하고 주일미군의 전력을 한반도와 근접한 서일본지역에 재

배치하고 있고 효율적인 UN사령부 전력운용을 고려한다면 한-일 관계 강화의 필요성과 안보협

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하지만 2018년 이후 한-일 양국의 관계악화가 군사 분야 협력에

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고 양국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염려까지 일으켰던 점은 일본과 안보협력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군사 분야 협력은 ‘북한’을 매개로 이루어

진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로 인한 중국 봉쇄 목적을 가지

는 미국의 인태전략 속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의 안보협

력은 군사 분야를 넘어선 그 범위확대와 제도화에 대한 고민은 분명 필요하다.

중국의 패권추구는 북한에 의한 우리 안보위협 증대라는 정비례적 함수관계를 가진다. 중국

은 북한의 위기는 곧 중국의 위기라고 인식한다. 6․25당시 항미원조(抗美援朝)의 명분으로 참전

했던 것이 그 증거이다. 중국의 패권추구와 그에 따른 북한에 의한 현실 위협으로 인한 우리의 

전략환경의 불안성이 증대되는 관계성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의 필요

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중국이 북한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는 현실을 이용하여 우리는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움직이려 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과 일본에게 

우리가 중국에 경사되었다고 의심하게 하였다. 일본은 중국을 지역의 현상변경 국가라고 명시하

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고 미국의 인태전략과 연계하여 서태평양의 전초

기지 역할을 자처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하여 보여온 모호한 입장은 오히려 우리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우리 안보위협의 원인(原因, reason)에 대한 새로운 접

근과 이에 따른 한-일 관계강화와 안보협력 범위확대 및 제도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

리 안보의 원인(遠因)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힘에 의하여 현상변경하려는 중국을, 그에 

따라 현실적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는 북한을 우리 안보의 근인(根因)으로 인식한 가운데 군사 분

야 위주의 안보협력에서 확대된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화되고 미국의 인태전략과 연계된 한-미-

일 3국의 안보협력을 추진한다면 지금의 전략환경에 보다 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108) 

위와 같은 새로운 방향설정은 과거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논의하였다가 제도화 되지 

못하고 그 추동력을 상실한 대북정책조정그룹(Trilateral Coordi nation and Oversight Group: 

TCOG)109)을 넘어서는 한-미-일 안보협의체의 제도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한-미-일 3

국 안보협의체 제도화는 한-일 간의 갈등이 미국에 의하여 중재되고 최소화가 가능하게 할 것이

다. 미국은 한-일의 갈등을 원하지 않고 미국의 성공적인 인태전략을 위해서 한-일의 관계강화

108) 김동현, 김경희, 2023, 한미일, 실무협의서 정상회의정례화 논의...정상 만남서 확정할 듯(종합), 『연합뉴스』, 
(2023. 8. 1. / 2023. 8. 1.)

109) 박휘락, 2018, 북핵 고도화 시대 한일 안보협력 –실태 그리고 구심요소와 원심요소-, 『한일군사문화연구』 제
15권,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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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양국의 안보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Ⅳ. 한-일 관계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인식

한-일 관계강화와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국민이 서로에 대해 가

지는 여론의 흐름에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가 한-일 양국 국민의 여론의 흐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기존연구에서 “대중이 가지는 국제관계에 대한 ‘국제 체제에 대한 홉스주의적 시각’, ‘국

익추구’와 같은 현실주의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보여준다”(정, 2022, p. 195)는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이 가지는 과거 역사로 인한 서로에 대하여 인식하는 여론과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

어 가고 있는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여론의 상관관계와 복합성을 

분석한다면 현재의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 관계강화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설

득력을 가진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 국민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보다 우리 국민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과 여론이 더 많은 복합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과거 일본의 침략에 의한 역사적 경험이 주는 반일감정과 중국의 패권추구와 그에 따른 

북한의 핵무장력 고도화에 의한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복합성을 분석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한-일 관계 강화에 대한 여론형성을 주도해야 하는지에 

논하고자 한다.

1. 한국 국민이 가지는 일본에 대한 여론의 복합성

<그림2> 일본에 대한 호감여론과 미국을 포함한 안보협력 필요성에 대한 여론(정상미(2022), p. 188의 그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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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이 가지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다. 글로서만

(Glosserman)과 스나이더(Snyder)는 2015년 연구에서 반일감정을 “한-미-일 3국의 정치엘리

트들이 공통의 외부위협에 대한 한-일간 협력 강조한다 하더라도 대중이 가지는 반일감정은 양

국의 관계개선에 있어 충돌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정상미, 2022, p. 185) 최

종호 역시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은 미국이 한-일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한미일 삼각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에 걸림돌이라고 분석한다.110)

그런데 2022년 정상미의 연구결과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상미의 

연구는 2018～2021년까지 여론의 흐름이 일본에 대한 반감과 미국을 포함한 일본과의 군사안

보협력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반비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11)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2018

년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최악에 달했던 2020년까지 미국을 포함하여 한-미-일 삼

국이 군사안보협력을 하는 것에 대한 찬성여론이 과반을 넘었다는 결과는 우리 국민이 일본에 

대한 반감과는 별개로 일본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보협력이 미국을 포함한다면 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 미국을 매개로 한 한-일 관계강화 방

안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여겨진다. 2018년부터 2021년은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악

화되기도 한 기간이지만 미․중 양국의 패권경쟁이 격화된 기간이기도 하다. 이 기간 한국 내부의 

여론동향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일본에 대한 낮은 호감도와는 별개로 미․중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해 변화하는 전략환경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7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의한 위협인식이 일본에 의한 위협인식을 역전한 결과는112) 위와 같

은 여론을 형성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정, 2022, pp. 208～209) 이는 국민들에게 현재 

우리 주변의 전략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한-일 양국의 관계강화와 안보협력으로 설득가능

하다는 의미이다. 거기에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통제변수로 추가”하게 되면 일본에 대한 낮은 

호감도가 한-일 관계개선에 미치는 영향도가 줄어들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3국의 안

보협력을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공동의 대응성격의 국제공조로 인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정, 

2022, p. 207)는 정상미의 주장은 일본에 대한 여론의 복합성을 보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에 

중요한 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호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종호는 2014년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한국인이 가지

는 반일감정은 이미 주어지는 것(given)이 아닌 특정 결정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

한다.(최, 2014, p. 43) 최종호의 연구는 일본의 대중문화가 개방되었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12년까지의 여론동향을 분석했다. 특히, 그는 국민이 가지는 일본에 대한 여론의 변동을 분명

하기에 역사적 경험 이외에 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폐쇄적 정체성과 개인의 경험 등 각

각의 영역들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했다.113) 다만 이 연구는 2011년 진행 된 연구로 현재

110) 최종호(2014), p. 44
111) 정상미(2022), pp. 187 ~ 188
112) 정상미(2022),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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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보상황 인식에 대한 결과인 정상미의 2022년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다만 최종호의 

연구에서 대일여론이 가지는 복합성 분석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위협을 크게 인식할수록 일본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았으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위협인식

과는 별개로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다수의지지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2023년 

발표된 한-일 양국국민 의식조사의 결과114)와도 일치하여 일본과의 안보협력의 범위를 더 확장

해야 한다는 본고의 주장에 대한 중요한 논거를 제공한다. 일본에 대한 국내 여론을 분석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 국민이 일본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는 별개로 전략환경 변화를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고 있으며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기간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던 상

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 역사문제로 인해 가지져지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외부 전략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림3> 2022년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여론조사 결과(한국리서치, 2023, p. 4)

그렇다면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 반일감정을 어떻게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성적 인식과 

수용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국내에 배치

된 사드(THAAD)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과 코로나-19사태를 통해 두드러진 권위주의적 행태

로 인해 국민들은 중국을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일본도 우

리 안보에 위협적 국가이지만 중국을 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113) 최종호(2014), p. 42
114) 이정환, 2023, 한일 경제관계와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 변화, 동아시아연구원 『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2013-2023』, pp. 115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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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국에 대한 국민인식은 부정적 여론이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2023년 1월 한국리서치에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이상이 중국을 ‘권위적이고 정직하지 않으며 억압적이다.’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115) 그럼에도 응답자의 51%는 중국과의 관계가 적대적이지도 친화적

이도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별개로 중국과 우리가 적대적 관

계에 놓일 경우 감당해야 하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과 파장을 고려한 응답으로 보인다.(한국리서

치, 2023, p. 4) 바꾸어 말하면 최근에 한국 국민들은 중국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가짐과 동

시에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본에 대한 여론의 복합

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일본과의 안보협력과 그 범위 확대에 대한 긍정적 여론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강화의 필요성을 

미국과 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강화에 대한 논리를 현재 중국의 패권추구

에 따른 안보위협 요인의 증가와 연계하여 국민들에게 설명한다면 일본에 대한 여론의 복합성을 

극복하여 이미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국민들뿐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중립적인 국민들

에게도 이를 이성적으로 이를 수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한-일 양국국민 여론의 복합성이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림4> 2013~2023년까지 한-일 양국의 관계에 대한 여론변화(2023년 EAI-겐론NPO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일본과 한일관계 언론보도자료, p. 12)

115) 한국리서치(2023),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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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국민이 상대에 대하여 인식하고 양국관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늘 변화

를 거듭해 왔다. 이번 절에서는 양국 국민이 상대에 대하여 가지는 여론의 복합성을 동아시아연

구원이 2013년부터 매년 일본의 겐론NPO(言論NPO)와 시행하고 있는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래 한-일 양국국민의 양국관계에 대한 

여론은 한-일 양국 간에 이슈가 발생할 때 한-일 관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등하였는데 조사

가 시작된 2013년에는 양국 응답자의 50%이상이 한-일 관계가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조

사시작 전해인 2012년 독도영유권 및 역사교과서로 인한 한-일 갈등이 폭발하게 된 결과로 생

각된다. 그리고 <그림 4>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일본의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판결」로 인해 양국관계가 더 냉각된 이후 2019～2020년까지 양국관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

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는 한-일 양국관계에 대한 여론형성에 양국의 국내 정치상황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

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조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발견된다. 이는 양

국관계에 대해 국민들이 나쁘다고 인식하면서도 양국 정부의 대일(對日), 대한(對韓)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근소하게 앞선 것이다. 한국의 응답자들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일(對

日) 정책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30.8%)하기보다 부정적으로 평가(32.9%) 하였으며 일본 응답

자 역시 당시 아베 내각의 대한(對韓)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26.6%)하기보다 부정적으

로 평가(28.6%) 하였다.116) 위와 같은 여론형성의 원인은 한-일 양국국민이 두 나라의 관계 강

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유추할 수 있다. 2022년 조사결과를 살펴보

면 응답자의 60%이상이 양국 관계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같은 기간 한-일 양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률이 더 높다는 것은 양국의 국민들이 자국 국내정치 상황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어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원치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여론에 현재 미․중의 패권경쟁 격화로 인한 전략환경 변화를 개입시킨다면 양국 국민들의 

여론이 한-일 관계의 강화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위의 예측은 2022년 조사결과를 보면 더욱더 확실해진다. 2022년 조사결과는 양국의 국민들

이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일 관계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좋아질 것’이라는 양국의 응답자 비율이 2021년 조사결

과보다 10%가량 증가 한 것은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과 현재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시

도와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이는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안보현안이 있을 때 한-일 관계에 대하여 양국 응답자들이 긍정적 응답을 한 결과

가 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일 양국의 응답자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었던 2016～

2017년에 양국 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2020년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코로나-19 

펜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역안보정세가 불안해지자 다시 긍정 응답률이 높아진 

116) 동아시아연구원(2020),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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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외부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양국 국민이 관계 정상화와 개선 및 강화를 요구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림5> 2022년 미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동아시아연구원 제10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2022)

하지만 일본에 대한 우리국민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일본국민이 가지는 여론은 과거 일본의 

침략에 의한 역사로 인해 복합성을 여전히 가진다. 2023년까지 총 11회의 조사를 실시한 이래 

한-일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문제로 양국 응답자 모두 역사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한국의 응답자는 ‘일본이 역사문제에 대하여 진실 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한-일 관계에 악영

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일본 응답자는 ‘한국이 과거 역사문제로 일본을 지나치게 비

판하고 있는 것이 양국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2년 조사

에서는 양국이 역사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다. 2020년부터 2022년 같은 질문에 

역사문제의 해결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의 선결조건이라는 응답의 비율보다 먼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고 나면 역사문제가 서서히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2020년 

조사에서는 역사문제의 해결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응답(한국 28.4%, 일본 23.%)이 양국 모두 

근소한 차이로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2022년 조사에서는 한국 응답자들의 응답은 오히려 미래

지향적 관계를 먼저 만들어가야 한다는 비율이 앞섰다.117) 이는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수용으로 인해 과거보다는 과거사 문제가보다 안보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관계의 개

선이 우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사문제는 양국이 진지하게 

이를 받아들이고 논의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한국의 여론은 일본의 사죄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고 

일본의 여론은 이를 이유로 한 지나친 한국의 반일(反日) 정서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117) 동아시아연구원(2023), 한일관계와 역사문제 Q.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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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래 변하지 않는 여론으로 안보현실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면서도 

과거사로 인해 양국이 신뢰하지 못하는 복합성을 잘 나타낸다.

한-일 관계 개선은 현실정치에 대한 정치 엘리트들의 설득을 국민들이 그 복합성을 이겨내고 

얼마나 수용하는가에 달려있다. 특히, 양국의 국내정치 상황과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에 의한 안

보위협의 증가는 정보유통의 증가로 인해 양국의 국민들이 이미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현실정치에 대한 인식과 수용 폭의 확대는 양국관계 개선과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

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만약, 변화하는 전략환경에도 불구하고 한-일

의 관계를 국내정치의 주도권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현실정치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수용하고 반

응하는 국민과 국가의 생존보다 정권을 위한 당리당략(黨利黨略)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다만 일본에 의한 과거사 문제로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인 미국과 연계성

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양국의 안보협력을 위해 미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

는 대목이다. 미국과 연계된 한-일 관계강화와 안보협력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한다면 한-일 

양국이 가지는 여론의 복합성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미․중의 패권경쟁 격화로 인한 전략환경 불안정성 증대는 한-일 관계강화와 제도화된 안보협

의체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일 양국 국민

이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전략환경 변화를 비교적 정확한 인식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강화와 안보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국민이 현재 전략환경의 변화는 중국

의 패권추구에 때문이며 이로 인해 양국 국민의 60%이상이 한-일 관계의 강화와 안보협력이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한-일 관계 강화와 제도화된 안보협의에 대한 적극 추진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하는 설득은 양국 국내 정치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동안의 국내정치사를 살펴보면 반일(反日) 감정을 국내정치에 이용해야 

정국(政局)의 주도권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강화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이것이 양국 관계 개선과 안보협력을 어렵게 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 

국민들은 양국관계가 국내정치로 인해 악영향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118) 따라서 양국 관계

강화와 안보협력이 국내정치의 쟁점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국정부와 연계한 언론, 학

계, 민간을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되 특히, 국민들이 과거사 보다 시급하다고 인식

하고 있는 전략환경 변화로 인한 안보상황에 집중한다면 국내 정치상황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118) 손열, 2022, 제10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분석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 정책으로 이어질
까?, 동아시아연구원, pp.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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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보다 효율적인국내 설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한-일의 관계에 미국이라는 중재자의 역

할을 홍보하여야 한다. 다음 장에서 후술하게 될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통제변수로 추가’한 경우 

일본에 대한 여론의 복합성이 감소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인도-태

평양 주변의 안보질서에 대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에 대한 공동의 대응성격을 인식한다는 

선행연구결과119)는 이에 대한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일의 관계강화와 안보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꼭 필요

한 조건이다. 현재 전략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일 양국이 과거사로 인하여 갈등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보다 우

리의 입장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과 안보

협력은 우리 안보의 핵심 동맹국인 미국이 원하고 있다. 중국과 국가생존을 걸고 패권경쟁 중인 

미국에게 우리와 일본은 모두 중요한 동맹국이자 중국 봉쇄를 위한 노력선의 일부이다. 미-중 

패권경쟁은 미국뿐 아니라 한-일 양국의 생존과 국익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한-일 양국이 현재의 국력에 이를 수 있었던 국제질서를 만들었다. 미국과 한-일 

양국은 현재의 전략환경 변화는 중국에 의한 질서의 현상변경 시도에 그 원인이 있으며 미국의 

인태전략 속에서 이에 대응하여야 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인태전략을 통하여 중국의 패권추

구를 좌절시키고 현재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태전략 노력선 내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한 

미국에게 한-일 양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부정적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일 양국에

게 관계강화와 안보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인태전략 내에서 일본과 관계를 강화하

여 우리 안보의 핵심파트너인 미국에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안보파트너라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안보상황과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상쇄하고 양국관계의 신뢰성을 

높이며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하여 제도화된 한-미-일 삼

국의 안보협의체를 창설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존의 제도화된 안보협의체 가

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보의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인태전

략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3국의 안보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미국의 신뢰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일본과 안보협력이 유지됨은 물론 

많은 국민이 염려하는 일본의 새로운 방향의 ‘아시아주의’에 따른 군사적 능력이 미국에 의해 일

정수준에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독자의 인태전략을 통해 전략의 대상을 구체화하

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화된 3국의 안보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

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안보파트너이자 동맹국으로서 가치를 올리고 시시각각 급변하는 전략환

경에 대응할 수 있는 묘안(妙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일 관계강화와 안보협력 범위 확대는 현재 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안보협력의 범위는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 기술 분야까지 확대

119) 손열(2022), p. 7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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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미국의 인태전략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

는 등 중국의 ‘경제적 위압’에 공동으로 대응120)하기 위해 안보협력의 범위를 확산하고 있다. 실

제로 2023년 G7정상회의에서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 각국의 외교․국내정책을 손상시키는 경제

적 위압의 확산‘에 대해 경고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계속해서 본고의 연구

를 통해 증명된 대로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중국에 대하여 대한 탈(脫) 중국화를 통해 중국을 봉

쇄하려는 미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G7국가들의 동참이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중국 봉

쇄의 목적은 결국 미국의 경제적 영토의 유지이며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결국 경제적 

이익수호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라는 점은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기술 분야의 안

보협력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기술 분야에 관심이 높고 이를 통한 

군사적 능력 확충에 집중하는 만큼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 동반자적 국가들에 대한 기술탈취 시

도와 경제적 위압의 강도는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유사입장국과 경제, 기술 분야까지 확장된 

안보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미국에 의한 봉쇄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를 균열

하기 위하여 정치전(political warfare)을 벌이고121)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Republic of South Africa)의 외연확장을 통해 경제영토 확장을 시도122)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

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분야를 경제, 기술 분야로 까지 확대

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경제적 영토를 확보해야 한다. 일본이 ASEAN 국가들과 관

계를 개선하고 강화를 시도하는 목적이 FOIP에서 일본의 주도권 행사에 대하여 이들이 지지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공급망 문제와 무역로 확보를 위한 남중국해의 안전 확보라는 것은 우리의 인

태전략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한-일의 관계 개선과 강화를 통해 경제, 기술 분야의 안보협력 확

대는 미국의 인태전략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ASEAN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남중

국해에서의 안전확보와 공급망의 다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의한 질서의 현상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0) 이상훈, ‘공급망 脫중국 가속’… G7, 별도 성명낸다. 『동아일보』(2023. 5. 19. / 2023. 5. 19.)
121) 김은중, 2023, “中, 美동맹 파괴하려 호주 정치 • 경제인 포섭”, 『조선일보』(2023. 8. 23. / 2023. 8. 23.)
122) 유현민, 시진핑 입김, 몸집 불린 브릭스 …미 주도 서방 중심 질서에 도전, 『연합뉴스』(2023. 8. 24. /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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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s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strategic environment in which we can no longer take a balanced 

position based on "strategic ambiguity." We need the flexibility of choice to ensure national 

survival through ever-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Our key security 

partner, the United States, is taking the same purpose and method as the "containment 

strategy" taken against the Soviet Union in the past to crush China's pursuit of hegemony 

under the strategic goal of “balance of power led by the United States.” The U.S. 

Indo-Pacific Strategy presupposes cooper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included in the 

Indo-Pacific effort line, and calls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Based on the 

"Asianism" that has been born since the modern period of the past, Japan intends to 

realize Indo-Pacific diplomacy, which is Japan's exercise of initiative in the Indo-Pacific 

region,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nd we made it clear that 

we refused to try to change the status quo on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through the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Asia Strategy" on Dec. 2022. In the current strategic 

environment, the most reasonable diplomatic strategy we can choose is the strengthening 

of Korea-Japan relations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The U.S. does not want a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to achieve its strategic goals and will mediate it if necessary. 

In the current strategic environment, the people of Korea and Japan are calling for 

strengthening relations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Whether the public's response to changes in the strategic environment 

is consistent, this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strengthen Korea-Japan relations and 

exp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was concentrated in the 

military sector, to the economic and technological sectors.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round us require us to overcome history and further flexible strategic 

choices for national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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